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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거는

기대와 제안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그간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돌아보고 한⋅
아세안 관계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우리 입장에서 정치⋅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모든 부문에

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한국의 국가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한⋅
아세안 관계와 이 관계의 미래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이

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현재 한국의 대 아세안정책을 요약하는 큰 주제가 필요하다. 특히 아세안 쪽의 관심과 참여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큰 주제는 필수적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강대국 경쟁 속에

서 지역 중소국가들의 자율적,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안보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의 선거정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비교

신재혁 (고려대학교 조교수)

본 논문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신생민주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선거정치에서 관찰되는 유사성과 상

이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정책보다 선심성 혜택 제공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며, 선

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의 파편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차이점도 주목할 만한데, 필리핀과 태

국에 비하여 인도네시아는 선심성 혜택의 중요성이 낮다는 점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수준에

서 지속되는 반면,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 이후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들 국가에서 선심 

대신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통하여 선심을 원하는 가난한 유권자 수를 줄이

는 것이 필요하고, 선거제도를 보다 정당 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의 파편성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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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논문>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개최를 맞이하여 

홍석준 (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 / 목포대 교수)

오는 2014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부산에서 ‘2014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현 정부의 첫 다자(多者) 정상회의인 

이번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정치⋅외교⋅안보, 경제⋅
투자, 사회⋅문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교류와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분야로 해서 분야별 주요 항목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될 전망

이다.

이번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의 대

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

화 발전 및 아세안 관계의 향후 25년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기 위해 열

리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라오스, 말레이

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10개국, 가나다순)의 정상들, 아세안 사무총장, 각료, 기업

인, 기자단 등 3,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제주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신뢰구축과 행복구현(Building Trust, Bringing Happiness)’이

라는 슬로건하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양자 정상회담, CEO정상

회의, 각종 문화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의 개최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정치⋅외교⋅안보와 경제⋅
투자 측면에서의 교류와 협력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사회⋅문화 교류

와 협력의 측면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아직도 미미하고 일방적인 한국⋅동남아시아 사회⋅
문화 교류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주요 통상 파트너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전략적인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되어 왔다. 특

히 최근의 고도 경제성장과 동아시아 역내 통합의 주도권 확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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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가치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또한 동남아시아는 한국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따뜻한 이웃, 번

영의 동반자’로서 긴밀하게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특히 사회⋅문화 교류

를 심화시켜 왔다. 매우 높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최근에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대 교역 파트너 지역으로 부상했으며, 두 

번째로 해외직접투자가 많이 투여된 지역으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매우 큰 지역이다. 외교 부문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주(駐)아세안대표부 개설 등으로 그 범위와 수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국제결혼 이민과 노동 이주, 한류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한국과 매

우 가까워지고 있는 등 동남아시아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교류는 주로 교역, 투자, ODA 등 경제협력 

부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왔으며, 사회문화 부문에 대한 교류와 협력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한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사회⋅문화 교류가 쌍방향이 아

니라 일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회⋅
문화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한국 국민들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동남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이해를 갖고 있어야 대(對) 동남아시아 외교와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이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에 대

한 한국의 관심과 이해 수준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한국에

게 동남아시아가 진정으로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양자 간에 진정한 의미의 ‘신뢰구축, 행복구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다문화 시대에 맞게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쌍방향화가 필요

동남아시아는 예로부터 다양한 문화와 복합적인 민족 또는 종족(種族) 구

성으로, 문화 다양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포함한 생물문화 다양성의 보고

(寶庫)로 여겨졌던 지역이다. 이는 동남아시아가 외래문화의 포용과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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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린 지역임을 보여준다. 동남아시아는 대내외적으로 쌍방향의 사

회⋅문화 교류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다. 동남아시아는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문화사회를 형성, 변모

해 온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다문화사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유해 

왔다.

한국에서도 이미 다문화사회가 전개되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다문화사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인해 쌍방향의 문화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각각의 독립적인 문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번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한국문화와 동남아시아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남아시아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

성을 글로벌한 차원에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한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문화를 중계자로 삼아 한국과 동남아시아 사이의 정치⋅외교⋅안보, 

경제⋅투자,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을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잇는 중계 거점국가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전기(轉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는 12월 아세안 정상들이 한국을 찾는다.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관심

과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발전과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

화의 현지 확산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

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이해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직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은 편이고, 동남아시아 관련 문화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현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2014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의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하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별정상회의에 거는“특별한”기대

이번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제는 한국이 

아세안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에 보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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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한국이 동남아시아의 문화, 역사, 사회에 보

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이를 지원할 때 비로소, 한국의 동남아시아

에 대한 이해 수준 역시 그에 따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한국이 동남아시아 문화와 역사,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야 할 시점이다. 지금 이 순간, 동남아시아의 정치와 경제를 넘어 문화, 역

사, 사회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한

층 더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번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

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는 호

기(好機)가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가 한국을 향하고 있고, 한국이 동남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동남아시아에 대

한 관심과 이해 수준이 높아져,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문화콘텐츠의 확충과 

심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 약력

❚홍석준

現 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 목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말레이시아 

농촌마을의 이슬람화와 문화 변동에 관한 논문으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 󰡔동아시

아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2009, 공저),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2010, 공저), 

｢東亞的海洋世界與港口城市的歷史和文化｣(2008), ｢말레이시아의 전통예술과 이슬람 

부흥의 문화적 의미｣(2010), ｢중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역사적, 문화적 교류의 문화

적 의미｣(2010), ｢말레이인들의 일생의례의 문화적 의미｣(2010) 등의 다수의 저작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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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배경

가. 한⋅아세안 관계의 배경

○ 국민국가 수립 이후 한⋅아세안 관계는 국민국가 수립∼한국전쟁, 냉

전기(60∼70년대), 경제 관계 심화기(80∼90년대), 그리고 동아시아 지

역협력기(1997년 이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

○ 국민국가 수립부터 한국전쟁까지 한⋅아세안 관계는 식민지배 경험, 

국민국가 수립 및 국가통합의 과제 등 유사한 도전 앞에 협력할 부분

이 있었으나 국내적 정비, 정치⋅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함. 이 시기 직접적 관계는 태국, 필리핀이 한국전쟁에 

파병한 정도에 그침

○ 냉전기 한⋅아세안 관계는 남북이 정통성 경쟁을 하면서 수교국가 수

를 경쟁적으로 늘려가는 맥락에 의해 규정됨. 대부분 동남아 국가와 남

북한의 수교가 이 시기에 집중되었으나 그 이상의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함

○ 한국이 빠른 경제성장의 결과로 대외 투자 등의 여건이 생김에 따라서 

1980년대와 1990년대 한⋅아세안 관계는 한국의 대 아세안 무역 및 해

외 직접 투자로 규정되며 경제적 관계의 심화로 설명될 수 있음. 또한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베트남 등 구 공산권 국가가 경제적으로 개방

되면서 투자, 무역관계는 더욱 급속히 발전함

○ 1997년 경제위기는 동남아와 동북아 국가의 경제적 연계를 확인시켰

고, 공동의 노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태동시켰음. 이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은 하나의 동아시아라는 지역

단위 속에서 서로를 인식하게 됨. 이때부터 한국과 아세안 관계도 질적 

변화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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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다자협력체

회의 시 열리는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양자관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함

–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아세안+3이 형성되고 이어 2005년에는 동

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가 출범했음. 이를 계기로 동북

아와 동남아를 묶는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했음

–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도 동아시아라는 지역 단위 속에서 인식되기 시

작했으며 한⋅아세안 관계는 양자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이라는 

다자 틀 속에서도 만나게 됨

–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초기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EASG, EAVG 등)을 

하면서 한국과 아세안 사이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도 생겼으며, 이런 

관계는 더욱 심화되어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한⋅아세

안 FTA 등으로 발전했음

○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전후로 해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 간에 다양한 정

상회의의 장이 마련되었고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양자관계를 더욱 가

속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음

–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시작되기 전 1990년대 한국은 아세안의 대화상

대국(dialogue partner)으로 아세안정상회의 직후에 열리는 확대외교장

관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아셈(Asia-Europe Meeting)과 아태경제협력위

원회(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도 정상급 교류를 

해왔음

– 1997년 비공식 아세안+3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매년 아세안+3 차원

에서 13개국 정상회의에 참여해온 것은 물론이고 아세안+3 회의 시 지

속적으로 아세안+1 (한국) 정상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2005년 EAS 출범 

이후에는 여기에 EAS 정상이 만나는 회의까지 포함하여 매년 3∼4차

례 정상 간 회동의 기회를 가져왔음

– 정상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아세안확대외교장관회의를 필두로 아세

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에서는 외교장관이, 그리고 2009

년부터 개최되는 아세안국방장관회의 플러스(ADMM+: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에서는 국방장관이, 그리고 아세안+3와 EAS의 

다양한 기능협력 분야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장관급 회의가 일 년에도 

수십 차례 열려왔음

○ 기존의 다자협력체 회의 시 열리는 정상회의 외에 2009년 열린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양자관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함

– 2009년 제주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이 부분 대화관계를 

수립한지 20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로 기획되었으며,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모두 한국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임

– 한국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었던 데는 그간 

특히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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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보 차원에서

동남아/아세안은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파트너이고, 

한반도 문제나 

우리의 외교적 구상에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인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을

완화시키는 데 힘을

합칠 수 있는 대상임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고 아세안의 시각에서 한

국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는 의미가 됨

–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은 특히 개별협력과 사회문화 협력에서 아세

안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했고, 아세안 국

가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음. 또한 원전수출, 녹색성장 등의 분야에서 아

세안의 지지를 얻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나. 왜 아세안인가?

○ 정치⋅안보 차원에서 동남아/아세안은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파트너이고, 한반도 문제나 우리의 외교적 구상에 함께할 수 있는 동반

자인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을 완화시키는 데 힘

을 합칠 수 있는 대상임

○ 한국의 입장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일차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이익과 

직결됨

– 일차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을 이용하여 지역 유일의 안보협력

기구인 ARF를 주도하고 있음. ARF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듯 한반도 문제

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일정한 영향이 있음. 따라서 ARF에서 한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실현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은 매우 중요함

– 아세안에 속한 동남아 10개국은 모두 북한과 남한의 이중 수교 국가들

임. 일부 국가는 북한과 의사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라오스 등

은 여전히 당대당 관계를 유지하므로 한반도 문제에 활용할 여지가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관

련 동남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 나아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등의 대북압

력을 행사할 여지도 있음

○ 두 번째로 동남아 지역은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외교에 있어서 중요

한 자산이 될 수 있음. 특히 한국이 추구하는 중견국 외교, 그리고 한국

이 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동남아는 매우 중

요한 협력 파트너임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시작된 아세안+3와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국의 

지역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장인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에 의해서 주도

되고 있는 장임. 또한 지역협력 차원에서 새로운 다자제도들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어 여기서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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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지역은 

한국 경제와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우리 경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동남아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삼고 있는 중견국 외교의 실

현을 위해서도 동남아는 외교적으로 중시해야만 할 대상임. 동남아를 

중시하고 한국이 중견국으로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바라는 바를 지속

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전체 차원에서 한국의 중견

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아세안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힘을 가지고 있고, 미⋅중 경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한국

의 활용 여부에 따라 좋은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음

– 동남아 지역 국가들은 아세안을 통해서 지역협력을 주도해왔을 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부터 지역에서 충돌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집합적 힘

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율성과 이익을 지켜왔음

–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 경쟁

은 경제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게 하나의 딜레마를 가져오고 있

음. 이런 상황은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중소 국가, 중견국가들의 전략적 연대는 미⋅중 

경쟁이 가져오는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되거나 제3의 

힘으로 미⋅중 경쟁의 부정적 결과를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

가 될 수 있음

○ 이미 동남아 지역은 한국 경제와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우리 경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동남아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현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서 무역액이 

2011년에는 1,250억 달러, 2012년에는 1,310억 달러, 2013년에는 1,353

억 달러에 달함

– 한국은 이 지역에서 꾸준히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2012년에는 

약 270억 달러, 2013년에는 29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

– 해외 직접 투자에서도 동남아는 한국의 가장 큰 해외 직접 투자처로 

2011년에는 46억 달러, 2012년에는 43억 달러, 2013년에는 38억 달러

의 해외투자를 기록했음. 2010년 이후 동남아 누적 투자액은 중국에 

대한 누적 투자액보다 큼

– 한국의 ODA에서도 동남아 지역은 매우 중요한데, 한국은 동남아 지역

에 2013년 3.8억 달러가 넘는 ODA를 제공했음. 그리고 이 ODA는 주

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에 집중되었음. 한국이 동남아

에 제공한 ODA는 한국이 아시아에 제공한 ODA의 절반 이상, 전 세계

에 제공한 ODA 총액에서도 20∼24% 정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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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남아는

사회문화적 교류

차원에서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적교류 차원의

관계는 한⋅동남아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자체에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음

(단위: 미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2012

콜롬비아 17.05 37.33 62.23 58.1

인도네시아 31.75 28.16 31.68 44.5

라오스 25.14 27.75 33.48 23.5

말레이시아 1.07 1.73 1.85 0.4

필리핀 23.02 30.59 37.58 33.1

태국 2.32 2.49 6.47 2.9

베트남 62.22 101.2 146.45 207.6

합계 162.57 229.25 319.74 379.2

출처: OECD Statistics

<표 1> 정부개발원조(ODA) 총 지급금(원조국: 한국)

○ 동남아와 한국의 경제 관계에서 현재의 경제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남

아를 중시해야 하는 더 큰 이유는 향후 동남아 경제의 변화와 그에 따

라 생기는 기회의 가능성 때문임

– 아세안은 현재 2015년 말을 목표로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아세안 10개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는 의미가 있

음. 이럴 경우 인구 약 6억, GDP 2조 달러가 넘는 단일 시장이 형성되

는 것임

– 아세안은 현재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이라는 명제 아래 

아세안 국가들 간의 교통, 통신, 물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를 추진 중임. 이에 따라서 아세안 시장 통합과 함께 높아진 통신, 물

류, 교통 연계성으로 인해 아세안은 더욱 활기를 띤 시장이 될 것임

– 아세안은 주변에 있는 훨씬 큰 경제권과 양자 FTA를 활발히 추진하여,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모두 FTA를 맺고 있으며, 추

가적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하고 있

음. 아울러 아세안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

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시 추

진하고 있어 아세안의 시장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임

○ 한국과 동남아는 사회문화적 교류 차원에서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

으며, 특히 인적교류 차원의 관계는 한⋅동남아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에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음

–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약 15만 

명(2013년 현재)으로 재중 동포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전

체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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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권력들의 

기반이 공고화되고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지속되는 바탕에서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에서

중견국이라는 지위는

매우 공고화될 수 있음

– 보다 중요하게 동남아 출신의 결혼 이주자는 2013년 현재 약 6만여 명

에 달해 총 15만 명의 결혼 이주자 중에서 1 / 3을 넘는 수준임. 더욱이 

결혼 이주자의 경우 그 2세가 한국 사회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

– 한국 내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는 한국과 동남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한국의 문화를 동남아로, 동남아의 문화를 한

국으로 교환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 더욱이 결혼 이주

자의 경우 그 2세가 한국 사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 사

회화의 매우 중요한 요인임

○ 인적교류를 넘어서 한국과 동남아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향후 한국

이 동아시아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밀접한 연관

을 가지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한류로 인해서 동남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

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며, 경제적 이익은 차치하고라도 한류

에 의해 높아진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한국의 연성권력(soft power)

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음

–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매우 성공적인 모델이며 이런 발전 경험에 대

한 전수 수요가 매우 높음. 이런 역할을 한국이 잘 수행할 때 이 역시 

한국의 연성 권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임

– 이런 연성권력들의 기반이 공고화되고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지속되는 바탕에서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에서 중

견국이라는 지위는 매우 공고화될 수 있음

2. 정상회의의 아젠다(agenda)와 주안점

가. 정상회의의 개요

○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는 12월 11∼12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임

– 아세안 10개국 정상 및 아세안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열리는 이

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양자회담 및 몇몇 동

남아 국가 정상의 공식 방문을 추진할 계획임

– 아직까지는 특별정상회의를 아우르는 슬로건이나 전체적인 주제는 확

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큰 방향에 있어서는 2009년 정상회의와 크게 다

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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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세션에 걸쳐서

한⋅아세안 협력과

관계 전반, 그리고

한⋅아세안 협력을

통한 글로벌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부분을 논의할 예정임

– 올해 하반기 즉 10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초

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련의 정상회의 시리즈를 치르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 지역협력 및 지역 국가들 간의 전략 경쟁 관련하여 주목을 

끌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일련의 다자 정상회의의 마

지막에 위치하고 있음

– 이 시기 열리는 정상들 간의 만남은 우선 10월 초 ASEM회의가 있고, 

11월 두 번째 주를 기해 APEC 정상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그리고 이어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회의가 잇달아 미얀마 네피

도에서 열릴 예정임. 또한 비슷한 시기에 US-ASEAN Leaders’ Meeting

도 예정되어 있음

○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세

션에 걸쳐서 한⋅아세안 협력과 관계 전반, 그리고 한⋅아세안 협력을 

통한 글로벌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부분을 논의할 예정임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금까지 한⋅아세안 관계 발전 및 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을 목전에 두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을 논할 것으로 보임

–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양한 비전통 인간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글로벌 차원의 도전으로부터 이 지

역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를 논할 것임

○ 정상회의를 전후로 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협력을 논의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리는 바, 아세안 주간 선포, 장

관급회의, 경제 및 학계 교류, 사회⋅문화⋅인적 교류 부대행사들이 개

최될 예정임

– 2009년 특별정상회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상회의 전 1주일간을 아세

안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아세안 관련 이벤트들이 계획되어 있으며, 한

국이 한⋅아세안 간 협력의 구체적 기능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이번

에 앞에 내세울 전자정부, 산림협력 등 관련 장관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 CEO Summit, 한⋅아세안 관계 관련 학술대회, 경제포럼⋅투자 포럼 

등 다양한 재계, 학계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며, 한⋅아세안 협력 기금

을 활용한 인적⋅문화 교류 관련 이벤트들이 이 시기 집중이 될 것으

로 보임

나. 정상회의 아젠다

○ 올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예상되는 논의 아젠다와 한국의 이니셔

티브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① 한반도 문제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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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개발협력임. 

한국 정부는 개도국이

대부분인 아세안의

현실을 감안하여

최근 개발협력을

주요한 협력 아젠다로

상정해 왔음

함한 정치⋅안보 문제, ② 경제협력, ③ 사회문화 협력, ④ 개발협력, 

⑤ 글로벌 도전에 대한 공동대체 등임

○ 정치안보 분야의 아젠다 중에서 한국이 특히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한

반도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확보 및 보다 넓은 동북아 전략 경쟁 

문제가 될 것임

– 한반도에 인접하고 남북에 모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

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문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에 대

해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동북아평화협력프로세스 역시 

아세안이 지역 안보 문제 사안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신뢰구축이

란 부분과 호응하는 면이 있고, 또한 아세안이 이런 차원에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지 및 참여 문제도 논의될 것

으로 보임

○ 경제협력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역시 한⋅아세안 간 무역과 투자문제가 

가장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전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 무역을 더욱 촉진하는 방안,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역 

확대의 폭을 정해 선언하는 조치가 예상됨

– 한⋅아세안 무역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한⋅아세안 FTA가 예상과는 

달리 그 활용률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개별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정상 간에 이 개별 FTA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 내용도 논의될 수 있음

○ 사회문화 협력은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 분야에서 강점을 자랑하는 부

분으로 전반적 문화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구체적 인적교류 확대도 논

의될 것임

– 인적교류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전의 예처럼 산업연수 기회의 확대, 그

리고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면제, 차세대 리더들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확대 등이 주요 아젠다가 될 것임

– 인적교류와 개발협력이 상호 교차하는 부분에서 동남아 국가 내 한국

학 진흥을 위한 자금 및 지원 확대, 그리고 동남아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장학금 확대 등도 제안될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도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개발협력임. 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획호  15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제안할 것은

현 정부하에서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에 관한

구체적 비전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현재 아태 지역 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과 관련하여

한⋅아세안 간의

협력할 부분을 찾아

한⋅아세안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심화하는 것의 

두 가지 사항임

국 정부는 개도국이 대부분인 아세안의 현실을 감안하여 최근 개발협

력을 주요한 협력 아젠다로 상정해 왔음

– 지난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바와 같이 ODA의 확대 

부분이 이번에도 우리의 대 동남아 지원 사업으로 제시될 것이며, 특

히 동남아 쪽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수요가 많음을 고려하여 경제

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개발컨설팅사업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 등은 

물론이고 새마을 운동의 경험 공유와 같은 사안이 제시될 것임

– 아세안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아세안 연계성(connectivity) 확대와 관련

하여 한국 정부는 EDCF와 연계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 관련된 개발협

력 사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에 관한 수요가 많은 바, 

이들 국가의 경제 수준에 맞는 적정 기술 이전에 관한 논의 및 한국의 

지원 사업으로 과학기술 교육, 훈련을 위한 제도 수립 등도 한국의 사

업제안에 포함될 수 있음

– 동남아 국가들의 행정 역량, 전자 정부 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 전자정

부 기술 관련된 협력 사업도 주요한 개발협력 아젠다임

○ 지난 2009년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핵 협력, 녹색성장 협력 등이 주요 글

로벌 도전 아젠다로 포함되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재난관리, 산

림협력, 식량안보 문제가 많이 논의될 것임

– 동남아 국가나 아태 지역이 많은 자연재해, 재난문제로 고통 받고 있

으며, 이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아세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음. 또한 산림협력이나 식량안보 문제 관련협력은 한⋅아세

안 차원뿐만 아니라 아세안+3, EAS차원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

력을 이끌어가는 분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인간안보, 비전통 안보 관련 아젠다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한⋅아세안 협력, 지역협력을 통해서 

공동 대처하는 모범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음

3. 전망과 제안

○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아젠다들이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으며 실무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큰 그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정부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문제나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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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이나 대 동남아

정책의 큰 비전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세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대 아세안 정책의 

큰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맞고 

그 하위 단위로

이번 정상회의의

비전과 슬로건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다른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제안할 것

은 특별정상회의 이전에 정상회의 자체뿐만 아니라 현 정부하에서 한

국의 대 아세안 정책에 관한 구체적 비전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현재 

아태 지역 혹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대국의 전략적 경

쟁과 관련하여 한⋅아세안 간의 협력할 부분을 찾아 한⋅아세안 협력

을 업그레이드하고 심화하는 것의 두 가지 사항임

가. 대 아세안 정책과 특별정상회의의 비전

○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이나 대 동남아 정책의 큰 비

전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세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대 아세안 정책의 큰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맞고 그 

하위 단위로 이번 정상회의의 비전과 슬로건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그 내용과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정부에서는 신아시아외교라는 

외교적 비전이 아세안, 오세아니아, 서남아, 중앙아를 포괄하여 제시되

었고, 이 슬로건이 많은 관심을 끌었음. 그리고 2009년 정상회의 역시 

이런 슬로건하에서 진행되어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을 많이 모은 것이 

사실임

○ 현 정부 들어서 몇 번의 정상 방문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이따금 아

세안의 경험이 언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의 비

전과 방향성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바가 없음

– 이런 것을 방증하는 하나의 증거는 이번에 준비하는 정상회의의 주요 

아젠다들이 지난 2009년 정상회의의 주요 아젠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는 것임. 한편으로는 이는 한⋅아세안 협력의 연속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

소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

– 우선 지금 한국 정부가 아세안 방면에 대해서 가진 정책 방향을 함축

적으로 정리한 대 동남아 외교 비전이나 이니셔티브를 선포하고 이번 

특별정상회의 역시 이런 비전하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비전이나 방향성은 두 가지 요소, 즉 

글로벌 차원의 지역에 대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는 것과 한⋅아세안 간 

지금까지 정례적인(routine) 협력을 보다 심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담아야 할 것임

–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 관련해서 이미 이번 정상회의의 아젠다로 일부 

포함된 바가 있는데, 이를 좀 더 포괄적이고 정리된 아젠다로 만들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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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강대국들은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전략하에 움직이고

있음. 그 결과 지역의

전략적 불확실성

정도로 묘사되던

상황이 최근 들어서

전략적 불안정성으로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있음. 또한 개별 사안에 대한 협력을 넘어서 인간안보, 비전통 안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복지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확

보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보자는 컨센서스와 이를 담아내

는 비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존 한⋅아세안 협력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개발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 협력을 넘어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안보 협력을 넘어서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논의를 심화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지역 안보와 질서 문제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

으로 거듭나는 협력의 심화도 좋은 방향일 수 있음.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깊이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도 있을 것임

– 두 번째 사안은 전략적 협력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다음에 언급할 아태 

지역 질서 내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해야 하는 역할이란 주제로 

이어짐

나. 아태 지역 질서 및 한⋅아세안의 역할

○ 중국의 강력한 부상과 이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피봇정책 이후 아태 지

역의 전략적 지형은 전략적 불확실성을 더해왔고, 최근의 지역 강대국

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이런 불확실성이 점차 전략적 불안정성으

로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함

–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부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군사적으로도 

부상하고 있고,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을 놓고 

볼 때 지역 국가들에게 안보적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그리고 이런 중국의 모습은 미국의 피봇 정책에 대한 반발로 자신의 

자율적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대립하는 미국은 2009년 피봇 정책의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을 봉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애초 새로운 다자주의와 경제

적 협력(eng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었던 피봇 정책은 시간을 더하

면서 보다 군사적인 모습을 띠고 있음

– 최근에는 집단자위권 확보로 힘을 얻은 일본이 강해지는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해서 미국의 피봇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음.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인 호주 역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군사협력을 심화

하면서 대 중국 견제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지역 강대국은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기

존의 양자적 동맹과 군사적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 강화(미국), 지역의 

새로운 안보 질서 수립을 위한 제안(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이 반영된 전략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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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의

정치, 안보 협력은

강대국들의 

전략 경쟁이 가져오는

전략적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작용해야 

할 것임. 다시 말해

한⋅아세안 간

일정한 전략적 합의를

통해 강대국 경쟁을

완화시키는 과제가

주어짐

○ 이렇게 볼 때 지역 강대국들은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명확히 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전략하에 움직이고 있음. 그 결과 지역의 전략

적 불확실성 정도로 묘사되던 상황이 최근 들어서 전략적 불안정성으

로 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전략적 흐름 속에서 강대국들은 상관없지만, 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한 피해와 부담은 지역의 중소국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음. 한

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중국, 안보적으로는 미국

에 치우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지만,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 때 

어느 한쪽을 선택받기를 강요당할 수 있고 따라서 전략적 선택의 고민

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

○ 이런 맥락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정치, 안보 협력은 강대국들의 전략 

경쟁이 가져오는 전략적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작용해야 

할 것임. 다시 말해 한⋅아세안 간 일정한 전략적 합의를 통해 강대국 

경쟁을 완화시키는 과제가 주어짐

– 한국과 아세안은 2013년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한⋅아세안 안보대

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한국과 아세안이 중⋅미 경쟁, 지역 

강대국 경쟁으로부터 유사한 전략적 부담과 압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안보대화를 통해서 이를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

– 한⋅아세안 안보 대화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현 지역 전략적 상

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

의해야 하며, 이런 논의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안보⋅군사문제를 논의

하는데 소극적인 아세안 국가들보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

어 가야 함

– 더 나아가 한국과 아세안이 수적 힘을 앞세워 ARF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안보 기구 혹은 정상 간의 전략대화인 EAS 등의 비전을 

새로 작성하여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야 할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한⋅아세

안 간의 강대국 경쟁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적 합의

를 발표하면서 한⋅아세안 협력을 기존의 정례적인(routine) 협력에서 

한 단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임. 물론 한⋅아세안 간 지역 질

서와 전략 경쟁 문제에 관한 논의 및 협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를 넘어 지속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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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유사성과 상이성

○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이 신생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

– 본 논문에서 신생민주주의 국가란 1950년대 이후 권위주의로부터 민

주주의로 이행한 나라들로 한정(Shin 2011)

– 민주주의란 (1) 행정부 수반이 유권자로부터 직접 선출되거나 선출된 

의회로부터 선임되고, (2) 복수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입법부가 선출되고, 

(3) 야당이 허용되며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realistic 

chances)이 있는 정치제제로 정의됨(Cheibub et al. 2010)

–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필리핀은 1946∼65년까지와 1987년 이후 민주주의

로, 인도네시아는 1999년 이후 민주주의로, 태국은 1975∼76년, 1979∼ 

91년, 1992∼2006년, 2011∼14년까지 민주주의로 분류되는데, 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정지된 상태임

○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 선거정치의 공통된 특징은 정책(policy)보다 

선심성 혜택(pork) 제공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며, 선거에서 

많은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의 파편성(fragmentation)이 높다는 점

– 정당 간의 정책적, 이념적 차이는 미미하며, 어떠한 후보자가 지역 유

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심성 혜택(돈, 직업, 지역개발 프로젝트 등)을 

제공하느냐가 선거 승리의 관건(Ufen 2007; Hicken 2009)

– 국회의 파편성에 관하여, 필리핀 2013년 총선의 경우, 총 58개 정당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의석을 획득

– 인도네시아 2014년 총선의 경우, 총 10개 정당이 하원(Dewan Perwakilan 

Rakyat: People’s Representative Council) 의석을 획득

– 태국 2011년 총선의 경우, 총 11개 정당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의석을 획득

○ 선심성 혜택 중심의 체제(pork-centric system)와 국회의 높은 파편성은 

국가의 정치⋅경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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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이

신생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

선거정치의

공통된 특징은

정책보다 선심성 혜택

제공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며,

선거에서 많은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의 파편성이

높다는 점

– 선심 중심 체제에서 정치인들은 막대한 선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고(Chang 2005), 당선 후에는 국가 예산을 이용하여 선심

성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될 가능

성이 높음(Hicken and Simmons 2008)

– 필리핀에서는 2012년 1년간 하원의원 1인당 미화 약 170만 달러, 상원

의원 1인당 약 49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선심 제공에 사용함

– 이는 필리핀 정부 예산의 1.4%에 해당하는데 이 선심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공식적으로 책정되는 선심 예산 외에도 각종 지역 개발 사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

– 정부는 거시적인 국가 개발 사업에 사용할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

러한 선심 중심의 정치체제는 따라서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Shin forthcoming)

– 국회 내에 정당들이 난립할 경우, 행정부 수반의 정당이 단독으로 국

회 과반수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

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연정에서는 소수 정당들의 이익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다수의 연정 파트너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기 때

문에 유권자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성(responsiveness)과 국정 수행 

능력(performance)이 저하됨(Tsebelis 2002)

– 다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유권

자들이 선거에서 정치인을 심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과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낮아짐(Lijphart 1999)

○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 간의 차이점도 주목할 만한데, 필리핀과 

태국에 비하여 인도네시아는 선심성 혜택의 중요성이 낮다는 점과, 필

리핀과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반면, 태

국의 경우 탁신(Thaksin Shinawatra) 등장 이후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했

다는 점임

–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민주화 이후 1999년에 폐쇄형 정당명부식(closed- 

list) 비례대표제(PR: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채택하여 정당 중심

의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필리핀 정치인들은 개방형 투표용지를 사용

하는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with an open ballot)를, 태국 정

치인들은 블록투표제(block vote system)를 채택하여 후보자 중심의 선

거를 실시해옴

–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하에서는 정치인들이 개인의 평판(reputation)보

다 정당의 평판이 중요하므로 정당 간의 정책적 지향과 같은 정체성의 



22 JPI정책포럼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정치에서 선심성

혜택 제공은 득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평균 이하인

개발도상국가들로서

가난한 유권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저개발 지역에서

선심 정치가 특히

만연함

차이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음(Carey and Shugart 1995; Shin 2011)

– 후보자 중심의 선거제도하에서는 정치인들이 정당의 평판보다 후보자 

개인의 평판이 중요하므로 선심 제공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음(Carey 

and Shugart 1995; Shin 2011)

–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필리핀이나 태국 정치인들에 비하여 유권자들

에게 개인적으로 선심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낮음

– 2004년과 2009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보다 후보자 중심으로 개혁함으

로써 인도네시아 정치인들 역시 선심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있음(Ufen 2006)

– 국회의 파편성에 관하여, 선거를 통해 의석을 획득한 정당들의 파편성

은 대개 유효정당수(ENPS: effective number of parties by seat share)로 

측정하는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유효정당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비해,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2001년) 이전 평균 

유효정당수는 5.8이었으나 2001년 이후 평균 유효정당수가 2.5로 급감함

– 논문은 이하 섹션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선거정치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되, 상이성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 선거

제도에 따른 선심 정치의 차이와 탁신 등장에 따른 국회 파편성의 차

이를 집중 분석할 것임

2. 선심 정치(pork-barrel politics)

○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정치에서 선심성 혜택 제공은 

득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선거 승리이며, 이를 위하여 유권자들

이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함(Mayhew 1974)

– 대체로 가난한 유권자일수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거시 정

책보다는 돈이나 직업과 같은 선심성 혜택을 요구함(Banfield 1963; 

Scott 1972; Stokes 2005)

– 저개발 국가나 지역일수록 정치인들은 보다 많은 선심을 제공함(Shin 

2011)

–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평균 이

하인 개발도상국가들로서 가난한 유권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저개발 지역에서 선심 정치가 특히 만연함(Quimpo 2007; Tomsa 2008; 

Phatharathananunth 2008)

○ 정당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한 인도네시아에 비하여 후보자중심 선거제

도를 채택한 필리핀과 태국에서 선심 정치는 더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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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한 인도네시아에

비하여 후보자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한

필리핀과 태국에서

선심 정치는 더욱 기승

– 정당의 공천 없이도 선거 출마가 가능하고, 유권자가 정당이 아닌 후

보자에게 투표하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는 선

거제도를 “후보자중심 선거제도”로 분류할 수 있고, 반대로 정당의 공

천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권자가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정당중심 

선거제도”로 분류(Shin 2011)

– 후보자중심 선거제도하에서는 정당의 평판(reputation)보다 후보자 개인의 

평판이 득표에 더욱 도움이 되므로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개인적 

혹은 지역적 혜택(선심)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강한 반면, 정당중심 선

거제도하에서는 정당의 평판이 후보자 개인의 평판보다 중요하므로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약함(Carey and 

Shugart 1995)

출처: PPP, constant 2005 international $, World Bank

<그림 1> 1인당 GDP

– 후보자중심 선거제도의 예로 같은 당 후보끼리 경쟁하는 경선제도

(primary)와 중대선거구에서 정당별로 복수의 후보가 경쟁하는 단기비

이양식 투표제도(SNTV: single non-transferable vote)를 들 수 있고, 정

당중심 선거제도의 예로는 정당이 명부상 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하며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는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closed-list 

PR)를 들 수 있음

– 필리핀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로의 이행 시 채택한 개방형 투표용지

를 사용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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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했던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이후

선거제도를 보다

후보자중심으로

개혁함으로써

선심 정치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점점 더 확산됨

투표용지에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지 않아서 유권자들이 빈

칸에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야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당보다 후보자

의 이름을 알려야 하는 극단적인 후보자중심 선거제도임(Shin 2013a)

– 태국 정치인들이 채택한 블록투표제 역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고 중

대선거구제에 정당별로 복수의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는 후보자중심 선거제도임(Hicken 2009)

President

Vice President

Congressman

Governor

Mayor

<그림 2> 필리핀의 개방형 투표용지

–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중심 선거제도인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함(Shin 2013a)

– 후보자중심 선거제도하의 필리핀과 태국 정치인들이 정당중심 선거제

도하의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에 비하여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더욱 강하고(Shin 2013a), 그 결과 선심 정치는 필리핀과 

태국에서 더욱 만연함(Ufen 2007)

○ 1999년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했던 인도네시아 정

치인들은 이후 선거제도를 보다 후보자중심으로 개혁함으로써 선심 정

치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점점 더 확산됨(Shin 2013b)

– 2004년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동

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flexible-list PR)로 변경하였는데, 새 선거제

도하에서는 유권자들이 정당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

도록 함

– 2009년에는 선거제도를 보다 후보자중심인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

표제(open-list PR)로 변경하였는데, 여기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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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수의

정당들이 참여하여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국회의 파편성은

상당히 높은 편

직접 투표할 수 있고 후보자의 정당명부 상의 순위는 유권자들의 투표

로 결정됨

–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치인들도 유권자에 대

한 개인의 평판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선심성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Shin 2013b), 

인도네시아 정치의 “필리핀화”를 초래함(Ufen 2006)

3. 파편화된 국회(fragmented legislature)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수의 정당들이 

참여하여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국회의 파편성은 상당히 높은 편임

– 일반적으로 국회의 파편성은 유효정당수로 측정(Laakso and Taagepera 

1979)

 
   

 




(p는 각 정당의 의석점유율)

선거연도 명목정당수 유효정당수

1946 5 2.3

1949 3 2.1

1953 3 2.2

1959 3 1.5

1961 2 1.7

1987 10 6.6

1992 6 3.1

1995 11 2.9

1998 21 2.9

2001 21 4.1

2004 28 4.4

2007 46 6.2

2010 58 5.3

2013 58 5.2

주: 소속 정당을 알 수 없거나 무소속 의원의 경우 계산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 

정당수는 <표 1>에서보다 많을 것임

<표 1> 필리핀 하원 정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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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이유는

첫째, 정치인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득표율이 의석률로

비례적으로 전환되어

소정당이 의석을

비교적 쉽게 획득하는

비례대표제(PR)를

채택하였고 둘째,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실시됨으로써 강력한

대통령 후보의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일명 연미복 효과가

부재하기 때문

– 갑 나라 국회에서 두 정당이 각각 95석과 5석을 획득하고, 을 나라 국

회에서 두 정당이 각각 55석과 45석을 획득한 경우, 명목상 정당수는 

양자 모두 2개로 같으나 유효정당수는 갑이 1.10, 을이 1.98로서 갑은 

사실상 일당체제, 을은 양당체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필리핀의 경우, 마르코스 독재 이전에는 민족당(Nationalist Party: Partido 

Nacionalista) –자유당(Liberal Party: Partido Liberal ng Pilipinas) 양당체

제였으나 1986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로 전환됨

– 민주화 이전의 유효정당수는 1.5와 2.3 사이로 평균 1.96이었으나, 민

주화 이후 유효정당수는 2.9와 6.6 사이, 평균 4.52로 증가함

– 민주화 이전 양당제를 유지한 이유는 첫째, 소선거구제 실시로 소정당

의 의석 획득이 어려웠고, 둘째,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어 강력한 현

직 대통령을 상대하는 야당이 단합하였기 때문임(Choi 2001; Hicken 

2009)

– 민주화 직후인 1987년 선거부터 정당수가 급증한 이유는 첫째,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재선이 금지됨으로써 강력한 현직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는 야당이 분열되었고(Choi 2001; Hicken 2009), 둘째, 1998년부터 

소선거구제와 함께 실시된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많은 소수정당들

이 원내에 진입하였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초의 민주 선거였던 1999년 총선에서 21개 정당

이 의석을 획득하여 유효정당수는 4.7이었으나 이후 유효정당수는 점

차 증가하여 2014년 총선에서는 8.2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이유는 정치인들이 민주화 과정에

서 득표율이 의석률로 비례적으로 전환되어 소정당이 의석을 비교적 

쉽게 획득하는 비례대표제(PR)를 채택하였고(Lijphart 1990), 둘째, 국

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실시됨으로써 강력한 대통령 후보의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일명 연미복 효과(coattail effect)

가 부재하기 때문임

선거연도 명목정당수 유효정당수

1999 21 4.7

2004 17 7.1

2009 9 6.1

2014 10 8.2

<표 2> 인도네시아 하원 정당수

– 태국의 경우, 1975년 최초의 민주 선거 이후 1996년 총선까지 유효정

당수가 4.1에서 7.8 사이로 평균 5.8을 기록하였으나, 2001년 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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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선거에서는

정책(policy)보다는

선심성 혜택(pork)

제공이 선거 승리에

큰 역할을 함. 

이는 주로 가난한

유권자들이 정책보다

선심을 요구하기

때문임

타이락타이(Thai Rak Thai: Thais Love Thais) 정당 등장 이후 유효정

당수는 1.7에서 2.8 사이, 평균 2.5로 급감하였음

– 탁신 등장 이전 태국 국회의 파편성이 높았던 이유는 첫째, 중대선거

구제인 블록투표제를 실시하여 소정당들의 의석 획득이 용이했고, 둘

째, 군부의 잦은 정치 개입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강력한 집권당을 건

설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많은 득표를 거두는 거대정당이 부재하였

기 때문임(Hicken 2006)

선거연도 명목정당수 유효정당수

1975 12 7.6

1976 19 4.1

1979 9 5.2

1983 10 4.8

1986 15 6.1

1988 15 7.8

1992. 3 11 6.0

1992. 9 11 6.1

1995 11 6.4

1996 11 4.3

2001 9 2.5

2005 4 1.7

2007 7 2.8

2011 11 2.6

주: 소속 정당을 알 수 없거나 무소속 의원의 경우 계산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 

정당수는 <표 3>에서보다 많을 것임.

<표 3> 태국 하원 정당수

– 탁신 등장 이후 태국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한 이유는 첫째, 탁신의 막

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탁신 정당 소속 후보들이 선심성 혜택을 대규모

로 살포하여 특히 가난한 농촌지역인 동북부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었

고, 둘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헌법을 개정할 때, 선거제도를 소정당 

후보도 비교적 쉽게 당선 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블록투표제)에서 소

정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소선거구제로 개혁하였기 때문임(Hick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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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의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국회의 파편성이 

상당히 높음.

이는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블록투표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선거제도 때문임

4. 결론

○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선거에서는 

정책(policy)보다 선심성 혜택(pork) 제공이 선거 승리에 큰 역할을 함

– 이는 주로 가난한 유권자들이 정책보다 선심을 요구하기 때문임 

–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초래하는 선심 정치를 줄이기 위해서

는 경제 발전을 통하여 선심을 원하는 가난한 유권자 수를 줄이는 것

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에 비하여 필리핀과 태국에서 선심 정치는 더욱 만연함

– 대체로 필리핀과 태국의 후보자중심 선거제도 때문임

–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이 선거제도를 보다 후보자중심으로 개혁함으로

써 인도네시아 역시 선심 정치가 증가 추세임

– 선심 중심의 체제(pork-centric system)로부터 정책 대결 중심의 체제

(policy-centric system)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보다 

정당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의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함

으로써 국회의 파편성이 상당히 높음

–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블록투표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선거제도 때문임

–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국정 수행 능력(performance)를 저해하

는 국회의 파편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소정당

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함

○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 이후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

– 1997년 소선거구제의 채택과 막대한 선심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지도

자의 등장 때문임

– 2006년 군사 쿠데타 이후 다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유효정당수

(국회 파편성) 소폭 증가함

– 2011년 총선에서 탁신 여동생(Yingluck Shinawatra)의 주도로 탁신 세

력 재집권함

–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실각한 탁신 세력의 재기 여부가 향후 국회 

파편성의 등락에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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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arties in New Democracies: Lessons from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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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tions and Proposals for
the 2014 ASEAN-ROK Summit

LEE Jaehyon (Research Fellow,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e 2nd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to be held in Busan in December 2014 will present an 

important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progress made in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SEAN and 

set future directions for ASEAN-ROK relations. The weight of ASEAN is rising steadily in all respects from 

politics and security to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ffecting Korea’s national interests directly. Therefore, 

not only the current ASEAN-ROK relations but also setting their future direction properly is critical to Korea. 

Most notably, we need to come up with a major theme that sums up Korea’s ASEAN policies if we want 

to hear that the ASEAN-ROK Summit have been a success. Such a theme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maximize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ASEAN, in particular. Furthermore, it will also be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foundation for strategic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in order to 

secure room to maneuver for the region’s small and medium countries’ initiatives and strategies amid the 

growing competition among East Asia’s regional powers.

Electoral Politics in Southeast Asian New Democraci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SHIN Jae Hyeok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lectoral politics among Southeast Asian new 

democracies —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In these countries, pork and patronage play a large 

role in garnering votes in elections, and legislatures are highly fragmented. Nonetheless, Indonesian 

politicians tend to deliver less pork, compared to their Philippine and Thai counterparts, and that the Thai 

parliament has become less fragmented since the emergence of Thaksin, while the legislatures in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remain highly fragmented. In the article, I argue that in order to promote 

policy-centered electoral competitions in those countries, their economies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the number of poor voters who desire pork, and electoral institutions should be reformed toward more 

party-centered ones. Additionally, in order to reduce the legislative fragmentation, electoral institutions 

should be reformed toward more restrictive ones such as plurality rules where small parties can hardly 

surv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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